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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공시 의무,
전체 상장사로 확대
정보보호공시 의무 기업이 확대 됩니다. (10월 27일 공포)
매출 3,000억 원 이상 요건이 사라져 모든 상장사가 대상이 됩니다. 
상장사가 아니어도 ISMS 인증 의무 기업이라면 공시 대상입니다. 

매출·CISO 요건 삭제
SPAC를 뺀 코스피, 코스닥 전체 상장법인이 대상입니다.

01

+ +

+ +

ISMS 인증 의무 기업 편입
상장 여부와 무관하며, 인증 '보유'가 아닌 '의무' 기준입니다.

02

+ +

+ +

공공·금융 예외 조항 삭제
공공기관, 금융회사, 전자금융업자, 소기업 제외 규정이 폐지됩니
다.

03

+ +

+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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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보호 종합대책 1년 만에 공포

다음 단계
N E X T  M I L E S T O N E

2027.1.1 시행과 함께 확대 대상의 첫 공시 절차가
시작되고, 소기업은 2029.1.1부터 적용됩니다.

2025.10.22 관계부처 합동, 「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」 발표 및 공시
확대 예고

2026.01.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(의견수
렴 ~2.19)

2026.05.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현행 기준 2026년 공시 의무 대상 693
개사 공개

2026.05.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재입법예고 및 소기업 시행일 2년 유예
추가 (~6.22)

2026.10.20 국무회의, 시행령 개정안 의결

2026.10.27 대통령, 대통령령 제36783호로 공포 (2027.1.1 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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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 변경 조항
A R T I C L E 개정 전 개정 후

강화

제8조 ①항 2호
CISO 지정·신고 의무자 중
매출 3,000억 원 이상 상장
법인

코스피·코스닥 상장법인 전
체 (SPAC 제외)

개정

제8조 ①항 3호
전년도 말 직전 3개월 일평균
이용자 100만 명 이상

전년도 일평균 이용자 100만
명 이상

신설

제8조 ①항 4호
해당 없음 망법 제47조제2항 각 호 해

당자 (ISMS 인증 의무자)

강화

제8조 ②항
공공기관, 소기업, 금융회사,
전자금융업자 등 제외

조항 삭제

정비

제27조의2 2호
“제8조제1항 및 제2항” “제8조제1항” (인용 정비)

시행

부칙 제1조
해당 없음 2027.1.1 시행

유예

부칙 제2조
해당 없음 소기업은 2029.1.1부터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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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및 제재
상장법인
S C O P E

매출 규모, CISO 신고 의무와 관계없이 코스피, 코스닥 상장법
인 전체가 대상입니다. SPAC는 제외됩니다.

ISMS 기업
S C O P E

주요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,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 인증
의무자는 비상장이어도 대상입니다.

공공·금융
S C O P E

공공기관, 금융회사, 일부 전자금융업자도 상장, ISMS 의무 요
건을 충족하면 공시해야 합니다.

이용자 수
C R I T E R I A

전년도 1년 전체 일평균으로 다시 계산합니다. 기존 방식상 비대
상 기업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.

소기업
T I M I N G

소기업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공시 요건을 판단합니다. 적
용은 2029.1.1부터입니다.

제재
E N F O R C E M E N T

미이행 시 최대 1,000만 원 과태료. 정부는 사후 검증으로 불성
실 공시 제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.

2,600여 개사
2027년 의무 대상
(2026년 693개사)

2조 4,230억 원
2025년 공시기업
정보보호 투자액

+ +

+ +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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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와 업계의 시각
G O V E R N M E N T

“정보보호 공시는
기업의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하는
중요한 제도”
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

I N D U S T R Y

“공시 서류를 잘 쓴다고
해킹 위험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”
금융권 관계자

실효성 논란

업계는 인력·비용 부담과 공시 정보의 해킹 악용을 우려하고, 검증 수
단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정부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고 취약점
정보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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점검 및 모니터링 포인트

01 공시 대상 여부 재판정
상장, ISMS 인증 의무, 연간 이용자 수 기준으로 확인

02 공시 데이터 관리체계 구축
CISO, CPO 현황과 내부·외주 인력 자료 정비

03 가이드라인과 검증 동향 확인
개정 가이드라인, 지원 일정, 불성실 공시 제재 여부

입법정책의 변화,
그 흐름을 가장 먼저 읽습니다.

I S S U E  T R A C K I N G P O L I C Y  I N S I G H T C U S TO M  R E P O R 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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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자료 및 정보는 입법정책 동향 파악을 위한 것으로 공식적인 법률 해석이나 자문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자
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
